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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가. 서 설 

(1) 개 설 

민법 제214조는 ‘‘소우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나.”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7조는 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룻으로 이웃 토시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214조에서 ‘방해라 합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합 것이어서, 소유권 

에 기합 방해배제청구구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야 한다.428) -1 29) 

민법 제217조의 규정은 토지 자체의 지배 내지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안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동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침해와 동일시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430)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소는 "부작위 채무의 소’’라고도 한다. 부작위 재무는 주거환 

경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매연, 소음, 진동, 임조, 통풍, 정온, 조망 등 주거환경의 침해가 그 

사례이다. 

판례는 "매연, 소읍 신동 등에 의한 생활방해나 일조, 동풍 성온, 조망 등 주서환경의 침해는 

토지소유권의 침해의 범주에 넣어 볼 수 있지만, 그 주된 피해법익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악으로서 이러한 주거환경의 이익은 그 법익의 법적 성격으로 보아 종래의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정조 • 초상권 • 신용권 등과 같이 인격컨의 일 중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라한 인격권은 그 지배권 내지 절대권적 성격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방해배제청구 

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생활망해나 주거환경의 침해는 실절직으로는 신세적 자유 내지 정신 

428) 대법인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판결 

429) 대법원 2003. 3. 28. 서고 2003다5917 판결 

130)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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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유의 침해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하여는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소유권 기타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막바로 인격권 

의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에 터 잡아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431)”고 한다. 

또 다른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임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하였는 

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음 

소구할 수 있고,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432)”고 한다. 

(2) 부작위 채무를 인용한 사례 

간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합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 

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세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합으로 

써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제3자가 비록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 중인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다 하더 

라도, 그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환 지상귀자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433) 

© 인접 대지 위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 
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 

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 • 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교측으로 

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 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귀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안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희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43 1)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 상고 
43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433)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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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 • 허가 관계, 지역성, 도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34) 

: 피신청안이 긴축중에 있는 4층 북단 교실 중간에 설치된 복도와 위 교실 서쪽 벽에 신청인 

둘의 주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성치되어 있는 이상 위 교실 북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정인들의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성할 수 없으 

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현 보선의 필요성이 있나.435) 

(3) 부작위 채무를 기 각한 사례 

\T 토시의 소유자사 총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재 건불의 건촉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합으로써 인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등의 위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 

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이상 확대된다고 볼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 

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436) 

드I 도시재개발법상 토지의 사용수으]권이 제한되고 장차 재개발조합에게 토지의 소유칸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고시 이후 재개발 

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의 인도 

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토시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137) 

巳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봉 수 없나는 이유로 소유귄에 기한 망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항 수 없다고 한 사례 .438) 

434) 내법인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435) 대법인 1979. 11. 13. 선고 79다484 단결 

436)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437) 대법인 1999. 11. 11. 자 99마3102 견정 

138)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등의 청구취자 기재례 

0 공사방해금지 청구(담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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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서울 00구 O:동 83-5 별지 도면 표시 1, 2, 3, 1 의 각 집을 차례로 

I1 연결한 선안의 부분 대 132m' 중 같은 도면 표시 기 에서 L 과, 亡 에서 己 의 점을 연결하 

는 식선상에 원고가 설치하는 담장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에게 위 대 132m' 중, 

가. 피고 양00은 같은 도민 표시 5, 6, 7, 5의 각 섭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부분 

대 1.3m 지상에 건립된 높이 1.85m 두께 O.lm 길이 11 .4m의 세멘旦록크 담장을 

철거하고 위 대지 1.3m'를 인도하고, 

나. 같은 조C0은 같은 도면 표시 7, 8, 9, 7의 각 집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부분 

대 0.9m' 시상에 건립된 높이 1.7111 두께 0.l m 길이 15 .4111의 붉은 벽돌조 담장을 

전거하고 위 대지 0.9m틀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0 건물공사금지 청구 

1. 피고는 00시 00구 00동 123 一 4 대지 100言 중 별지 도면 표시의 (가)점에서 

(나)점에 이르는 경계선에서 10m 이내의 장소에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위 10m 이내의 토지상에 건축중인 건물부분을 길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Q) 이용업의 영입양도에 대하이는 상법상 경입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세도]는지 여부 

이용업은 보동 소규모의 자본과 시선을 가지고 운영자의 기숟과 친분으로 일반인에게 용역을 재공하 

는 사업으로서 작은 노시에도 수십 군대의 이용업소가 있고, 영업양도 또한 수시로 이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업은 상법 제46조 제9호에서 정한 상행위에 속하지 단순히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규정이 

이용업의 영업양노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재될 수는 없다. 

2 상법 제41조의 입법 취지 및 영업양도인의 겅업금지의무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상법 제41조에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급지구역에 인집 행정구역을 포합시킨 깃은 행정구역 경계 주변 

에 소재하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 동일 행정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집 행정구역에서의 경업이 

허용되면 사실상 경업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럽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렇게 된 것이고, 나아가 

상법아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급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는 데 고 목적이 있지 

영입양도인을 제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업금지 조항에 의하여 영입양수인이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디른 한편 :..l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식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행정구역 경계에 소재하지 않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제한 없이 적용하여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직 범위를 인집 행정구역에까지 넓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 



1028 제 1 편 민사소송 

하니.（제주시법 1998.6 선고 98사합129 판결) 

O 방해배제 청구(소음공해) 
--···~---·-·-·--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00시 OC)구 co동 123-1 지상에 건설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OC에서 일몰 후 6:00부터 일출전 5:00까지에 굉음을 내어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소유의 위 00에 대하여 별지 공사시방서와 같이 소음방지벽음 설치하라. 

3.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에게 100,000인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납한다. 

다. 굉업권 • 광천방해배제 • 채광금지 등 

0 광업권배제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0군 ~)0면 〈〉0리 산 912 임야 249,124m'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0m' 지상에 설치된 높이 22m의 송전철탑 

1기와 변지 도면 표시 5, 6, 7, 8, S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3m' 지상에 

설치된 높이 22m의 송전철탑 1 기 및 위 각 철탑 사이에 가설된 길이 350m의 전선을 

각 철거하라. 

며조판례] 광업권의 효력 범위 및 광업권에 기해 광구 지표 상의 영소물에 대한 철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된 광물을 지중으로부터 채굴 • 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이기는 하시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중의 광물을 독집적아고도 배타적으로 채굴 •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광업권의 효려이 토지의 지표에노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광업권자 

까 지표의 토지릅 사용하기 위하여는 도지 소유자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 

거나, 광업법 세86조 내지 세89조의 규정에 따라 상공사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토시의 사용 • 수용 
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뇌고, 광업권자로시는 토지 지표의 사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인 권원이 

없는 학 적법합 건원에 기하여 광구의 지표에 설치된 영조몸에 대하여는 광업검에 기합 방해배제 

청구로써 그 길거를 구할 수는 없다.（내법원 1996. 4. 26. 선고 94다57336 판결) 

O 채광급지등 청구 

1. 피고는 별지 목독 기재 광산 내에서 재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시급하라. 

[찹조판례] 공유관계가 청산된 등록부상의 공동광업권사의 권리 

광업권을 공동소유한다는 내용이 광업권등록부에 등재뇌어 있다하더라노 :동소유권자틀이 내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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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시 이미 공동소유관계가 청산되어 탈퇴한 사란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의 지분권을 양수창 

제3자에 대하여 광업권의 공동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76. 5. 20. 선고 73나2053 

제 9민사부판결 : 확정) 

0 광천방해배제 청구(예비적 병합, 공작물철거 등) 

\：：:：구:〔〕 Cl0군 OO읍 00리 123-4 대 100m2 중 별지 도면 적선표시 부분 | 

(도면 중 가, 나, 다, 라를 연결하는 선내)에서 광천수를 양수하거나, 광천수 양수를 

위한 일체의 시설과 광작물을 설치 가동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행위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위 제 1항 기재의 지점에서 설치한 광천수 양-수를 위한 일체의 공작물을 철거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판결) 

라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5 부정경쟁금지 청구 

1. 피고는 별지 세 1사진의 용기에 리본모양의 도형 위에 십자가 모양의 도형을 겹쳐놓은 1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표지가 그려진 용기를 사용한 자동차용 광택제를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공장, 창고, 사무실, 대리점에 보관중인 피고 소유의 같은 표지가 그려진 

자동차용 광택세의 용기를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工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 1항 소정의 중지청구권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 1항의 중지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포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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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 1항 소정의 ‘중지`의 범위 및 그 만단기준 

부장경 쟁방지법 세4조 세 1항 가운데의 ‘중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 생행위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합에 필요하고노 충분한 한노 내에서 그쳐야 하는 섯이고 특히 그것을 결정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에서 ‘중지더]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90 판결) 

0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 

l. 피고는 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로서 한글 ‘‘아메리카" 또는 영문 ‘‘Ameri ca"를 사용하여 i 

서는 아니되며, 피고가 생산하는 상품, 그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에 한글 “아메리카’’ 

또는 영문 \mer ica” 혹은 그것등을 병기한 표장을 부착 또는 인쇄하거나 기타의 방법 

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세 1항 기새 표장 및 별지 제 1목록 기재 Angel 상표가 부작 또는 표시된 상품을 

생산, 판메 반포, 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댜 

4. 피고는 피고 경영의 공장, 사무실 장고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 
제 1항 기재 표상 멋 Angel를 사용학 상품 및 그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기타 인쇄물을 I 

폐기하라. 

5.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멋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잠조판례] (T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소정의 ‘‘타안”의 개님 

부정겅쟁방지법 재2소에서 말하는 ‘‘다인”의 개념에는 특정의 표시에 관한 상표 등 사용계약에 의하 

여 경속한 동 표지의 사용혀락자, 사용건자 및 재사용건자의 집단과 같이 동 표지가 갖는 출처식별기 

능 품질보층기능 및 고객흡입릭을 보호 • 발전시킨다고 하는 공통의 목적하에 결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집단도 포합된다. 

2 주지상품 표지의 소유자가 일시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동안 제3자가 유사한 상품 표지 하에 

동종 영업을 개시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법적 보호 여부 

주지상품 표지의 소유자가 일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재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싱품 표지하에 

서 농종 영업을 개시하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되고 이러안 부정사용음 계속하여 주지성읍 획늑하 

였다 하더라도 법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읍은 변합이 없다. 

: :업소유권보호를위헌파리협약 가맹국의 국민인 의국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할 구1리가 있는지 여부 

공업소유권보 5를위한과리협약 가맹국의 국털인 외국인은 같은 협약 세]조, 제2조 세1 항, 세 10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성겅생행위자의 상호등록 당시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릎 두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합국민과 동임하계 취급받게 되어 부정정쟁행위의 중지릅 

구할 권리가 있다.(서울고법 1997.8.12 선고 95나36 :'i 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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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정경쟁행위예방 청구 

I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의 상표들을 헵 베이견, 소세지, 육포 조산물이유식, 돈까스, 
비프스테이크, 햄버거, 축산물의 병조림 및 통조림 세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 1목록 기재 서적, 카세트 테이프, 카드와 그에 관한 카다로그를 제작, 

판메 반포 멋 수출합에 있어서 그 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 

또는 이에 유사한 상표 및 상호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2. 피고는 별지 재 1목록 기재 서석, 카세트 데이프,카느와 그에 관한 카탈로그에 원고와 

독점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피고는 사무실, 창고 등에 보관중인 그 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가 기재된 별지 제 1목록 기재 서적, 카세트 데이프, 카드 및 그에 관한 카탈로그 

와 반제품(표지 또는 표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가 기재된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폐기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논을 지급하라,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 3목목 기재 사과광고를 00일보, 00일보, 00일보, 

〈)0일보의 각 지상에 별지 제4목록 기재 규격으로 각 게재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부정경쟁중지 청구 

1. 피고는 그가 재조 판매하는 의약품에 별지 제 1목록기재의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00일보, 00일보, 00공론, 00신문에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사과문을 

같은 제 3목록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각 1회씩 게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찹조판례] 띠 물네오파스가 물파스와 유사한 상표인지의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뇌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님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창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무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품의 품잘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현 상표에 독점사용권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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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학 상표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표로서의 독점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갇은 표시를 자정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없어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고, 독점사용의 

실직이 있을 뿐더라 그 사용에 의한 현지성이 안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성우에는 그 표시를 

상표로서 독점사용케 합 수 있다.（남부지인 1984.1.20. 선고 83가합251 판결) 

0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 

1. 피고는 

가. 별지 제]목록 기새 표장을 별지 제 2목록 기재 상품들과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헌 위 상품둘을 재조广판매, 양노, 인도, 전시, 배포하여시는 아니 되고. 

나. 위 표장을 위 상품들의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상품라벨, 거래서류, 간판, 카탈로 

그 기타 광고선선물에 표시, 부착,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 피고의 공장, 사무소, 창고, 차량 및 기타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위 상품둘과 그들을 

위한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상품라벨, 거래서류, 간판. 카탈로그 가타 광고선전 

물에서 위 표장 부분을 각 폐기하고, 

라.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3. 1.부터 2004. 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가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보드게임의 일종인 ‘부루마불계입의 상표로서 널리 주지성을 가지고 있는 ‘부루마불’이 

라는 표장을 무단 시용하여 위 게임과 유사한 보드게임을 제조 •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 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 

원 2004. 2. 12. 선고 2000가합1820 판견 확정 ) 

마 도매인, 상표권침해금자 • 상호사용 • 표장사용중지 등 

O 노메인이름 등 사용금지 청구 

피고논 인글인터넷千소 등록기관인 소외 주식회사 oc닷컴에 등록한 한글인터넷주소 

중 (l) “C')〈：온돌’과 "돌집대’를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2) ”,〈JO온돔'’과 "돌침대’’를 

원고에게 각 이전하라. 
--

며소판례] 상표법 계66소 재 1항 재 1호에 성한 상표권 침해가 인성됩 수 있으려민 '상표의 시용-’이 

지제되어아 합 것인데, 도메인이릅의 등록사용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덧 그 도메안이름 

으로 연결되는 웹사이르 화민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러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가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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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다51577 판결[한글인터 

넷주소사용중지등]) 

0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 청구 

1. 피고 1, 피고 00연맹은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인터넷도메인이름을 

위 피고들의 인터넷도메인이름으로, 피고 2, 피고 ◊◊연맹은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5항 기재 한글인터넷주소를 위 피고들의 한글인터넷주소로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피고 1은 원고 00연맹 원고 曰曰연맹에게 위 피고가 캐나다 토론토시 소재 투카우스 

사에 등록한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인터넷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1은 원고 사단법인 00연구회에게 위 각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말소 

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2는 원고 사단법인 00연구회에게 위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00닷컴에 등록한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5항 기재 한글인터넷주소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사단법인 00연구회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결국, 위 원고에게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 

금지를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위 금지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청구 및 손해배상청 

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06.05.24. 선고 2005나 

23034 판결[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 

언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03. 6. 10.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등록한 ‘00박사’라는 한글인터 

넷 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서비스표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서비스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 

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 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00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 

(www.pachulpaksa.com)에 연결되도록 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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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다311711 판경 [인터넷주소능목말소]) 

0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 청구 

1. 피고는, 

가. 멸지 세 1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세2목록 기세 각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홉페이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전산원 산하 환국안더넷성보센터에 2014. 6. 7. 등록한 

''moneycard.co.kr"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절자를 이 행하라. 

3.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삭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 창조판례] <1)'mastercard.co.!어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섭속더는 홈페이지에서 홉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 1호 (나)목 소정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계 하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스타가드C\fas t erCard)’는 국대에 널리 인식된 마스타카느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고, 위 회사가 'mastercard. 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안 네임을 이용한 홈페이지에서 
홉쇼핑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과 신용카드업체가 인터넷 홈쇼핑업을 합께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astercard.co.kr’ 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섭속되는 홉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옹 하게 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륭 제2 

조 세 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 섯이다 

<?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안 내임을 등록하고 홈쇼핑업무와 유사항 웹메일가드서비스 업무 

를 준비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로 보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서 

울지법 2000. 9. 8. 선」,_ 2000가합6471 판결) 

[별 지] 

제 1 목록 

1. MONEYCARD.CO.KR 

二moneycard.co.kr 
-· - -- ·-- 一二.--- -- -··- ---—_. ---

제 2 목록 

1. MONEYCARD 

2. moneycard.co.kr 

3. 머니카드 



세 3 목록 (상표의 표시) 

상표등록번호 : 세012345678호 

충원연원 일 : 2013. 7. 20. 

등록연원 일 : 201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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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 제52류(크레디트카드, 여행자수표, 데빗카드, 급융관련 괜플릿, 소책자, 회보 

및 잡지) 

계 4 목록 (서비스표의 표시) 

1. 서 비스표등록번호 : 세 02345678호 

출원연월일 : 2013. 6. 1. 

등록연월 일 : 2014. 1. 14. 

지정서비스업 : 제 102류(신용카드제공업, 직불카드제공업, 챠-지카드제공업, 현금환 

불, 거래승인 및 장산업) 

2. 서비스표등록번호 : 세 03456789호 

출원연월 일 : 2013. 4. 4. 

등록연월일 : 2014. 5. 29. 

지정서비스업 : 제 106류(여행자가 크레디트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 

하였을 때에 그것을 신고하거나 새발급을 요청하거나 또는 현금지급서 

비스의 요청을 할 때에 이를 용이하계 돕기 위한 업무) 

3. 서비스표등록번호 : 제 04567891호 

출원연월일 : 2013. 4. 29. 

등록연월일 : 2014. 1. 14. 

지정서비스업 : 제 102류(신용카드 제공업 직불카드 제공업, 챠-지카드 제공업 선불 

카느 제공업 여행자수표입 현급환불, 거래승인 및 성산업) 

4. 서비스표등록번호 : 제 05678912호 

출원연월일 : 2013. 10. 21. 

등록연월일 : 2014. 2. 10. 

지정서비스업 : 제 102류(크레디트카드 제공업, 데빗카드 제공업 현금지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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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인 "(J(J(J”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햄버거를 재조, 판매하거나 

이릅 위하여 분점 또는 연쇄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 게 대한민국 (:J C)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C)C)일보 및 (JC)일보에 

병지 기재와 같은 대웅의 사과광고름 4호 활자의 3단 10cm 크기로 각 3회 이상 게재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서어비스표를 유형석인 상품에 부착하는 행위가 시어비스표의 권리범의내에 속하는지 

여부 

등록된 서어비스표의 효력은 지정된 서어비스업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서어비스표를 유형물인 상품 

에 부착히는 행위는 서어비스표의 권리범위를 넘는 것아고, 따라서 다른 사람이 먼지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어비스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부차하여 사용 

하면 그 서어비스표가 상표법 소정의 확정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등목상표와 상표권을 침해한다.（서울고법 1987.12.24. 선고 84나4257 판결) 

§ 상표권침해중지(지) 청구 

1. 피고는 "O(:J O'’라는 상표를 세제포장용 상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본점, 지섭 공장, 창고` 직영판매점에 보관 중인 "000”라는 상표가 사용된 

세제포장용 상자들을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댜조판례] 화장비누 등 세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집드리’가 등록되어 있는 성우, 세제류의 

표장으로 대평양 LIDO 할아릅 집듬이 A호 세드’를, 득히 집능이터는 구성 부분이 현저하게 드러나 
보이게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와 오인하겨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고, 집들이라 

는 기재가 기술석(晶述村]) 표장이라든가 세계류 재조업자 사이에 관용되어 온 표시라고는 볼 수 

없어, 등록 상표검웅 칭해하는 것이다.（서울고법 1995. 4. 18. 선고 94나35604 판경 : 확정) 

0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1. 피고는 그가 세조 판매 또는 확포하는 타올 세품에 별지 제 1 도면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타올 제품을 재소` 판매, 수출 또는 확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일보, (::일보, 00일보, 00신문, 00일보의 작 사회면 광고난에 제목 

은 초호활자 원고명은 4호 고딕활자 본문은 5호활자로 하여 별지 제2목목 사과문 기 재 

내웅의 사과광고를 각 2회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그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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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등록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의 등록 상표인 ‘태양이라는 상표와 농일 또는 유사한 것을 약국의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또는 거래 서류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인 테양’이라는 상표와 농일 또는 유사한 약국 I 
의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등 시설을 제거하라. I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0 상표사용금지 청구 

1. 피T는 별지 1 목록 표―;「의 각 표장을 부착한 별지 2 목록 기재의 제품, 기 포장지, I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메 반포 또는 수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I 
2. 피고는 그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표시의 각 

표장이 부착된 별지 2 목록 기재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1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 •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 • 판매하는 경 
우,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 •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 • 판매하는 경우 비독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 •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 
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 상품표지의 소유자나 그와 득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 
로,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밍보호에파하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세 1호 소정의 부정경 쟁행위에 해당한다. 

[2] 저명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른바 저명 상품표지인가의 여부는 그 표지의 사용, 공급, 영업환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러져 있느냐의 여부 등이 일웅의 기준이 

된댜 

[3] 지정상품이 구두인 ‘비제바노, VIGEVANO’를 요부로 하는 등록상표가 주지 • 저명성을 획득하 
였다고 보아 그와 동일 • 유사한 등록상표를 시계 제품에 사용하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상표권의 등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 15조의 적용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8. 12. 31. 법률 제562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 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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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 

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안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5]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 부등록 사유로 규정한 취지 

구 상표법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 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상품의 산지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려우 

므로 상품의 산지를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 보아 이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6] 상표 "비 제바노’’가 구두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7] 등록상표의 사용이 저명상표와 그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권리남용 또는 부정경 

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저명상표권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거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광고, 판메 투자 등 각종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저명상표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불공정거래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의 사용이 저명상표와 그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권리남용 또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저명상표권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거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투자 등 각종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저명상표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 1항, 같은 

법시행령 제36조 제 1항[별표1] 제8호(라)목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8] 항소심에서 피고인수참가인이 소송에 인수참가하고 항소인안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여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여 이를 인용하면서도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경우,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으로 

판결을 경정할수 있는지 여부 

승계인이 소송에 인수참가하고 그 전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한 경우, 전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은 인수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청구 인용의 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 항소한 후 피고인수참가인이 인수참가하고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였다면 항소심으로 

서는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인데, 항소심이 그 판결이유에 

서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 이를 인용하면서도 그 주문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만을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의 주문을 바로 잡는 판결경정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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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표사용금지등 청구 
I―_.-스 

! 1. 피고는, 

가. 별지 제 1 항 기재 칵 제품에 변지 제2항 기재 표장을 사용,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사용, 표시, 부착한 별지 재 1항 기재 각 재품을 세조, 판매, 양도, 반포, 전시, 수입 

또는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제2항 기재 표장을 별지 제 1항 가재 각 제품의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겨레서류, 덩합, 간판, 카탈로그, 기타 광고 선전물에 사용, 표시, 부작하거나 이를 

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니. 

2. 피고는 피그가 운영하고 있는 별지 제 3항 기재 웹사이트에 계시된 별지 제 2항 기재 

표장을 삭제하리. 

3. 피고는 인고에게 50,000,000원 밋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상표사용금지등 청구 

1. 피고는 케이템플(K - tempool) 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것을 사용한 서적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전항에 기재한 방법으로 세조한 서적, 상품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상표를 

인쇄한 인쇄물, 위 상표를 붙인 간판, 표창, 위 서적에 콴한 광고물을 폐기하고 천항기재 

의 방법으로 서적을 세조합에 필요한 설비를 세거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16,68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00일보, oc일보, 00일보. 00일보와 00신문지상에 3단 10cm의 크기로 , 

각 1회에 걸쳐 위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신용을 실추시칸 것에 대하어 사과하며 

앞으로 위 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i 

-·- -」

[참조판례] 상품시별의 늑병현저성이 없다고 본 사례 

본건 등록상표 아이템플Otempool)은 문세은행이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어 이를 

그 지성상품중 문제집, 서적, 팜플렛 등에 사용할 경우 이들 지성상품의 출재관리방식, 학습용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합 표장만으로 되어 있어서 상품식변의 표준으로시의 특병현 

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1 984.1 .1 9. 83가합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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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표사용금지 청구 

피고는 그가 제조판매하는 해열전통제 (000, 000 산정) 및 그 은박포장지 또는 

포장갑 또는 선전물 등에 상표 에프 • 그린 • 비 (F—GREEN-B) 또는 그린(GREEN)을 

각각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위 각 약품을 판매 확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찹조판례] 상표 ‘아스피린 (Aspirin)과 에이 • 피린 • 에이 ’(A-Pir in ―A) 의 유사성야부 

상표 ‘아스피란(Aspirin)과 에이 • 피린 • 에이 ’(A-Pirin-A)는 의관, 칭호가 표상하는 관념에 있어 

서 매우 유사하여 이둘옹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그 상품이 동종인 경우 서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많은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된다.（서울고법 1975.9.5. 선고 74나2743 

판결) 

§ 상호사용금지 청구 

1. 피고는 서울 OC구 00동 1 ―2에서 경영하는 스라이드 후아스나(일명 지퍼 또는 

재크) 판매의 영업행위에 한국와이. 에이. 에이. 판매주식희사(한국와이. 에이. 에이. 

판매주시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방법원 등기 세 1000007호로 마쳐진 상호인 한국와이. 에이. 

예이판매주석희사(한국와이. 에이. 에이. 판매주식회사)에 대환 1980. 4. 25.자 상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국내에 난리 인식된 타인의 사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호라고 본 사례 

한국 와이게이게이판매주식회사라는 상호 중 〔와이.게이.케이]부분은 일본국의 요시다 고교 가부 

시키 가이샤가 그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Y.K.K] 의 영문안파벳방음을 한금로 소리나는 대로 표기 

한 것으로서 국내 지피제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로서는 위 상호가 요시다 고교 가부시키 가이샤의 

사상인 [Y.I나니와 동일 내지는 유사하여 위 [와이기이케이]를 자기상호의 중요무분으로 사용하는 

하국와이케이케이주식회사의 지퍼판매행위가 요시다 고교 가부시기 가이사 또는 그와 어떤 관계 

가 있는 희사의 영업 행위인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기에 충분하다.(1 989. 1. 30. 87가합724) 

0 상품판매금지등 청구 

1. 피고는, ~l사 제조하논 상품에 ‘二,(二’이란 표시를 사용하거나 동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견 소장부본 송달 

일 니읍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인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우 피고가 부담칸다. 

3. 제 1 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7견집행할 수 있다. 

[감조판례] 운주타는 명칭의 상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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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용의 운주’라는 상표는 일본국 시마네깬(도근현)일대를 지칭하던 옛 지명인 ‘운주’를 한글로 

표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시방에서는 70년—80년 전부터 많은 주판제조업자들이 있어 그들 

모두가 자기제품에 다 운주주판이란 상표를 붙여서 판매해 온 탓으로 일본국과 우리나라의 주판판매 

업계나 주판수요자등 사이에는 운주주판이라 하면 위 운주지방 특산품인 주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위[운주]라는 상표는 상표법 제26조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내지 상품 

에 해당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인 [은주]는 피고사용의 ‘운주’라는 상표와의 상호유사성 여부와 관계 

없이 [운주]라는 상표에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다.（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456 

판결) 

O 표장등사용중지 청구 

1. 피고 주식희사 00, 이 00, 김00은, 

가. 별지 목록 표시 각 표장을 선전 광고물, 명합, 포장지, 쇼핑백 또는 내 • 외부 

간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위 제 1항 

기재 선전 광고물, 명합, 포장지 및 쇼핑백의 완제품과 반재품, 내 • 외부 간판을 

각 폐기하라. 

2. 피고 오00은 별지 목록 표시 각 표장을 선전 광고물, 명합, 포장지, 쇼핑백 또는 

내 • 외부 간판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오00은 그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위 

선전광고물 명합, 포장지 및 쇼핑백의 완제품과 반제품, 내 • 외부 간판을 각 폐기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 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 
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늘날 국세적인 추세는 상표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5. 11. 3. 관세청고시 제 1995―943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통하여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 

희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이 있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도독 하고 있고, 통산산업부 고시 제1996―62호 '지적재산권관련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유형’ 

및 공정거래위원희 1997. 7. 15. 고시 텅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하여 부당하계 병행수입을 저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 그 자체는 상표권자나 전용시용군〕자의 상표권을 침해 

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병행수입업자가 당해 전정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표장 등음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병행수입업자의 제한 없는 상호. 표장 등 영업표지의 사용행위는 어느 정도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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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고, 결국 병행수입업자가 당해 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시용할- 수 있는 한계는 '진정상 

품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사용행위' 또는 '병행수입품의 광고에 

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기술적 • 설명적으로 표기하는 정도의 사용행위' 등과 같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병행수입업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진정상품의 생산업체의 표장을 당해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 
는 매장의 내 • 외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명함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위 
매장을 그 상품 생산업체의 공인대리점 혹은 그와 밀접한 관런이 있는 매장으로 오인 • 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국내의 독점적 수입 • 판매대리점업자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부정경 
쟁행위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므로, 국내의 독점적인 수입 • 판매대리점업 
자에게 비록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있다.（서울지법 

1998.5.29. 선고 97가합32678 판결) 

O 표장사용중지 청구 

1. 피고는 시계, 포장물 또는 광고 선전물에 별지 제 1목록 표시의 각 표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시계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반포, 광고,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의 본점, 영업소,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명합, 광고선전물에 부착 또는 인쇄된 

별지 제 1목록 표시의 각 표장과 위 각 표장을 인쇄하기 위한 필름, 지형 및 아연판을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POLO’라는 문자 및 말을 탄 사람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 중 문자 및 도형 
부분 모두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 중 'POLO'라는 문자 부분의 경우 그 사전적 의미가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러한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열린 일이 없고 그에 관하여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 • 해설된 바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POLO'라는 문자 부분을 위와 같은 경기 자체 혹은 그 경기시에 입는 셔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 

거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래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문자 부분을 그러한 경기 혹은 그와 관련된 셔츠의 보통 명칭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말을 탄 

사람의 도형 부분도 그에 의하여 ‘마상경기를 하는 사람’ 또는 ‘말탄 사람’이라는 칭호와 관념이 

생성될 수 있어 이를 단순히 일상적인 경기장면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 및 도형 부분은 모두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 •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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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류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 

자들로서논 저명상표권시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논 지에 의하여 -.l 상품이 생산 •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그니한 행위는 부성겅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상품의 성진.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서명상표의 저명토와 그 지정상품 등이 갖는 명성에 핀승 

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성도로 시로 경업관계 내지 겅제적 유연관계(類緣關係)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대참 혼동을 임으길 우려가 없다는 집에서 부정정쟁행위가 

성립하기가 어릴다. 

信] 'POLO’라는 문자 및 도형 부분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의류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성향에 띠리 단순히 의류의 생산에만 고치 

는 깃이 아니라 갈은 싱표를 사용하여 가방, 구두, 액세시리. 시계 등이 제품을 농시에 생산 • 판매하 
는 추세에 있는 신정을 고리하면, 위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 아닌 시계류 세품에 

부작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거래사나 수요사들은 그 상품의 주체가 서명상표의 상표권자와 일정 

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뇌어 결국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혼동하계 

된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창다고 본 사례. 

[4] 등록취소신판이 계류 중인 등록상표에 기현 급지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 

적법하계 출원 • 등록된 상표안 이상 바록 등목취소사유기 있다 하더리토 그 등록취소심결 등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현 권리로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상표권에 기학 

금지청구가 견리낚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바. 경업금지 • 영업금지 등 

0 경업금지등 청구 

별지 제 1목록 

별지 제2목록 

지 역에서 2006. 10. 18가지 이용업을 할 수 없댜 1 
집포에서 경영하는 ‘태양 이용원’의 영업을 폐지하라. : 

| 

재 1목록 : 

※ 경업 급지 지역 I 
1. 00시 00군 00읍, 2. 00시 00군 00읍, 3. 00시 00군 00민. 끝. 

제 2목록 

※ 점포의 표시 

00시 00군 〈〉O읍 O()리 1361- 1(00로136긴 1) 지상 철근 콘크리드평슬래브지 

붕 3층 대중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주택 1충 소메집 93.48m', 2층 사무실 130.79m', 

3층 주택 130.79m', 지층 대중음식 점 (사실상 이용원) 124.99訂 중 지층 124.99m‘에 

있는 ‘태양 이용원’ 점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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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업금지등 청구 

1. 피고는 00시 지역에서 2020. 1. 1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00시 00구 00로 123에서 경영하는 ‘ 000미용실’의 영업을 폐지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나. 

[참조판례] [1] 영업양도를 인정하가 위한 판단 기준 
상법 제41조 제 1항의 ‘영업이란 일성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저 

재산읍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령 • 누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 • 안수할 종업원아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2] 갑이 을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 • 운영한 
사안에서, 갑은 영업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업을 폐지하고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입이 있다고 한 사례 

갑이 을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 • 운영한 
사안에서, 갑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을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 1항에 의하여 안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갑은 영업을 폐지하고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 확정) 

O 영업급지등 청구(경업금지의무) 

1. 피고들은 서울 00구에서 정육점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며조판데] 성육점의 영업을 양노한 후 '.::;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육 집에 고용되어 A十실상 영업주제 

로서 일을 하는 경우 경업난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서울지법 1993. 8. 

24. 선고 93가합45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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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업금지등 청구 

1. 피고 오00, 피고 심00은 병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경영하는 00화장품 영업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서00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음 지급하라. 

3. 소송바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힝은 가집행할 수 있다. 

0 영업금지등 청구 

1. 피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서울 00구 00로 123 1 층 매장에서 커피, 녹차 등 다류, l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제3자에게 위 1층 매장의 위 1.항 기재 영업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위 l.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2.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_ __j 

0 영업행위금지등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미트(이하 ‘피고 미트’라고만 한다)는 2019. 5. 3.까지 국내산 소 • 돼지 

고기의 수매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스스로 하거나 

피고 주식회사 미트서울, 주식회사 미트광주, 주식회사 미트부산. 주식회사 육류(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미트서울, 미트광주, 미트부산, 육류’라고만 한다) 기타 제 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미트서울 미트광주, 미트부산, 육류는 각 2019. 5. 3.까지 국내산 소 • 돼지고기의 

수매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l 

3. 피고 미트는 2019. 5. 3.까지 소 • 돼지고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거나 피고 } 
육류 기타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 

된다. 

5.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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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업방해 • 영업바밀침해 • 업무방해배제 등 

§ 영업방해금지 청구 

피고는 00시 O'.J구 O'.J동 123-4( '.JO로 123길 4) 지상 별지 목록 기세 건물 중 

별지 노면 표시 구내식낭 30.5m에 출입하여 원고의 영업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들은 별지 재 2목록 제 (2) 항 기재 각 재품을 제조합에 있어서 별지 재 1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별시 제 1목록 기재 가술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I 

3. 피고들은 별지 제 1목록 기재 노트 1권을 폐기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별 지] 

제 1 목 록 

피고 이 :二)O이 199 . . .부터 199 . . .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 중 지득하면서, 

같은 피고가 199 . . . 원고 회사로부터 가지고 나간 같은 피고 소유의 노드(가로 

0cm, 세로 0cm. 쪽수 0쪽)1권에 기재해 두었던 병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각 제품음 

세조하는 방법(세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화공약품의 종류와 그 약품들의 조상비율 

및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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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목록 

1 I 유성볼펜 30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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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참조판례] 工 잉크 등 제조방법이 공연히 알리지 있지 않고 그 개발을 위하여 오랜 시간과 비용 • 노 
력이 틀었을 뿐만 아니라 독럽된 경세적 가치기 있고 상당진 노력에 의해 바일로 유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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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새직 중 그 세조방법을 공책에 기재해 두었다가 고액의 급여와 상위 직위를 받는 조건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단기긴에 유사한 잉크 등을 개발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 

부정경쟁빙지법 제 2조 제 3호 (가)목,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합 사례. 

® 영업비밀 집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집해행위자자 그 집해행위로 공정한 경 생사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낭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합으로씨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규 원래 있었을 위치로 

복구시켜 주는 데 그 목저이 있으므로, 사용 및 공개의 금지는 다른 공정합 경쟁자가 영업비밀 

칭해행위가 없었더라민 독자적 개발이나 역설계(逆設計) 등 합법적 방법으로 그 세조방법을 취득하 

는 데 걸렸을 상담한 기간 동안으로 재한하여야 한나. 

® 주로 원료가 10여 가지 안팎의 화공야품의 종류今 제품 밋 색깔에 따른 약품듬의 조성 비옵과 
방법이 숫자와 알파벳 등의 문자로 정밀하게 豆현되어 구상되어 있는 잉크 등 세조방법을, 판결에서 

득장잡게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추구하는 영업비밀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언제부터 언재까지 

회사 재직 중 지득하면시 어떤 공책 1권에 기 재해 두었단 어떤 제품이 제조 방법에 관한 기승정보’ 

정도로 하고 더 나아가 그 공책의 실 세 기재 내용과 똑같이 구체직으로 적시하는 것을 피한 사례(서 

울지법 납부지원 1995. 2. 22. 선고 94사합3033 판결 : 항소) 

0 업무방해배저 청구 

피고들은 원고가 co시 인원 내에서 생산자둘로부터 건해태를 수위탁하여 인고희사에 

운반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찹조판례] 수산업협동조합이 농수산물노매시장을 운영하는 자의 건해태 소비지 칙출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수산자원보호령 재19소, 제21조 제 1항 수산청고시 제22호에 의하면 건해대의 양육 및 판매는 수산 

칭장이 지정한 곳(피고놀 수산업협농조합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 위판장놀)에서만 가능하지만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원고 수산청과시장주식 

희사가 피고들 관할구역 외에서 생산자들로부터 건해태를 수위탁 받아 소비지 식출하하는 업무를 

피고놀 조합이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 이 배제를 구하는 원고이 칭구는 정딩하다.（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22 콴결) 

0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청구(시장의 시설관리 등) 

피고는 OC시 O(〕구 O〈)동 12-3(0(~)로12길 3) 00중앙시장에서 동 시장의 시설 ' 

관리(전기. 난방 상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이에 대한 방화방재, 정소, 경비등) 및 

동 시장의 영업관리(시장영업에 따르는 각종 단속, 업종조정, 위생환경정화, 전서유지, 

유관기관과의 각종 지시공문수발, 시장관리비 과징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 

의 위 시설관리 및 영업관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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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특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침해금지 등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정구하는 경우 정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동 

념상 침해의 금자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야 한다.439) 

0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별시 제 1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하 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사부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 세 1 모특 기계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풍 일체룰 폐기하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학다. 

[참조판례] 청구취지가 특성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형식석으로 청구취지 보정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저으로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봉 수 있응 만한 특별합 사정 

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예 웅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형식적으 

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0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시프로폴록사신〈cipro floxac in) 원체 및 그 완제품(염산시프로플독사신)을 

생산, 사용, 편매 또는 확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및 별지 세 1 기새 공장, 지점, 인구소, 장고 및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시프로퓨록사신 위체, 그 와제품(영산시프로폰록사신) 밋 그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폐기하고 침해행위에 세공 및 사용되는 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제거하여야 

참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안조판례] 기계, 장치 능에 관한 발명의 견우와 화학물질의 제법방명의 경우에 있어 선행발명과 

후발명이 구 특허법(1 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선분 개정되기 선의 것) 제45조 세 3항 소정의 

이용권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 

선행방명과 후발명이 구 특허법 (1990. 1. 13. 법뷸 제4207호로 천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소정의 이 용판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논 후발명은 선행발명특허의 권리법위에 속하계 되논 

439) 대법원 2011. 9. 8 선고 2()11다17090 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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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발명이 선행발 

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는 것으로서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성립된다 할 것이나, 방법의 발명, 특히 화학물질의 제법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기계, 장치 등의 발명과 달라서 중간물질이나 촉매 등 어느 물질의 부가가 상호의 반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과정의 일시점을 잡아 선행방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상호반응후에도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극히 곤란하여 기계, 장치등에 관한 발명에 적용될 

위 법리를 제법발명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수단)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후발명은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대법 

원 1992.10.27. 선고 92다8330 판결) 

§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1)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2)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위 (1)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3) 원고에게 3,064,180,036원 및 그 중 738,119,48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1,240,079,245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1,085,981,311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l]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그 감광드럼을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득허침해가 성립한 

다고본사례 

감광드럼에 관한물건의 발명인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기재에 의하면 감광드럼을실제로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또는 주조립체에 결합하여 사용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 

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 • 입증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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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경업관계 능으로 안하여 손해 반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 •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특허침해행위로 인한 수입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재하는 방법으로 특히법 제 128소 

제2항에 의합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합에 있어서 위 바용산충의 계산방식이 자백의 대상이 아니 

리고 한사례 

0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 

피고는 별지 (가)표시 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테이프 레코더웅 테이프 구동기름 생산, 

사용, 판매 및 확포하여서는 아니 된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따 의장권을 침해할 우 려기 있다고 판난힌 예 

의장건을 집해항 우려가 있다 합은 현실적으로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및 동 덱메카니즘의 제조, 딴매등을 사업목 

적으로 하는 을이 의상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그 성능검사를 의뢰하고 또 선전용 카달로그를 재작 

배포하는 등 갑의 의장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음에노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강려히 부인하면서 

한편으로는 갑의 발생의장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면 비록 

현재는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하고 있지 않니고 하더라도 인세튼지 다시 기회만 허락되면 이러한 

침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갑의 의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낭한다. 

: 의장의 유사여부와 판난기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랍의 마음에 어떤 미적 섭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합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여부에 따라야 

하고 또 이를 구성히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내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전부석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노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 것이며 이 경우 의장유 보는 사람의 수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아하고 이것을 

관찹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어야 

한다.（납부지원 1987.11.18. 선고 87가합1052 판결) 

0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 
--~-

피고는 병지 도면 재 1도 표시 대측 솝 주벽 (3)외측에 솔천 (2)를 씌운 다음 각각의 
상주연부 즉 솔전 상부주연부(2)와 솔주벽 상부 주연부(3)를 별지 도면 제 2도 표시와 

같이 순자석으로 감압하여 환선 감합시긴 솔을 계조 판매 확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칵 저작물을 복세. 배포, 발행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찹조판례] (工) 서삭재산권의 양도와 그 등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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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당사자사이의 의 

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한하므로, 저작권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는 설사 

자기 명의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원양수인의 저작권양도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양수인의 저작권양도등록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저작권은 물권과 같이 배타적 효력을 갖는 대세적 권리임에 비추어 그 자체의 효력으로써 스스로 

대항요건인 등록을 구비할 권한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양도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수한 

자의 저작권양도등록청구권은 그 저작권이 저작권법상의 존속기간을 경과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서울민사지법 1989. 5. 23. 선고 88가합51561 제 17부판결 : 항소) 

§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가), （나) 사진 표시의 각 도안이 있는 직물을 제조, 전시, 

판매 또는 수출하여 서 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제 1 목록 (가), （나) 사진 표시의 각 도안이 있는 직물 및 동 직물을 

제조하기 위한 인쇄시설을 폐기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68,461,05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의장법과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산업계의 혼란 및 원래 산업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의장권과 인간의 문화적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보호 목적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은 그 미적 

인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꽃무늬 등을 여러 가지 색채로 표현하고 이를 적당하게 배열하여 

만든 2차원적인 직물디자인은,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인식되고, 지적 • 문화 
적 창작으로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며 저작자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져 창작성도 인정되므 

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서울민사지법 1995. 1. 27. 선고 93가합48477 판결 : 항소) 

0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1. 피고는 별지 제 1도면 기재 그림이 표시된 스티커, 전단, 카탈로그, 포스터, 액세서리, 

의류, 벨트, 멜빵 팔걸이 제품을 제작 • 판매 • 대여 • 배포 •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의 매장, 사무소, 공장 및 창고에 있는 위 물건의 완제품,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지 

및 선전광고물을 폐기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 1 항,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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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 1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함은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안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안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아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 

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0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1. 피고 00영화 주식회사는 영화 축제의 영화 필름, 홍보물, 광고물에, 피고 강00은 소설 

태양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에 별지 1. 기재의 글자를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00영화 주식회사는 별지 1. 기재의 글자가 사용된 영화 태양의 영화 필름 부분, 

홍보물, 광고물을, 피고 강00은 위 글자가 사용된 소설 태양의 소설 표지, 홍보물, 

광고물을 각 폐기하라. 

3. 가. 피고 00영화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00일보, 00일보, 

00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cm, 세로 9cm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고, 

나, 피고 강00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란에 가로 8cm, 세로 9cm 크기로, 위쪽에는 해명서라는 제목을 50급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12급 명조체의 본문 활자로 1회 게재하라.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제 1, 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서울지법 1997.2.21. 
선고 96가합42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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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피고는 "（게임불 명칭 2 생략) for Kakao'’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거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주소로서 "（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사용하는 게임을 

직, 간집적으로 일반사용자들에게 사용히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9,982,098원 및 이에 대하여 제 1심판결선 

고인 다음 날부터 디 갚는 난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5. 4. 1.부터 피고가 

위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날까지 매월 87,855,864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자. 점유방해금지 • 점유물방해제거 등 

0 점유방해배제등 청구 

1. 서울 00구 00동 197-36 대 786.8 m'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l::l ’ 人 ` 츠 ’, 끄 I 

트 I’ 구 I,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부분 105.3 m?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위 @부분 105.3 m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통행지역권설정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부인한 사례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노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 

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붕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만법 재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재245 

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기존의 통로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 

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동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67 판결) 

’ 점유방해금지 청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 및 좌판 설치 능 영업행위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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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점유방해배제 청구(사무실 등) 

피고는 00시 C(J동 123(00로12길 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사무실 7 
| 

및 공장 100.2m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디. 
、、-·--·--

O 섬유물방해재거등 청구 
令짜… 一 ,"'‘ 수 

피고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미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소판례] 工 섭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 

점유구k에 의하 방해배제청十권(점유보유청구검)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칭 

탈 이외의 방법으로 집해하는 방해행위까 있을 때 성립된다, 

<2] 점유를 방해할 염려―十 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방해예방정구권 (점유보전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협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 

석인 사성하에 일반 겅험법칙에 따라 객관석으로 판성뇌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G.9. 선고 

86다카2942 판결 ) 

0 소유물밥해제거 청구 

행위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임고들에세, 위 건물의 지하 2, 3층의 주자장 및 세 .S, 6. 7, 8쵸 엘리베이터에 

부착항 피고 선용표지와 그 엘리베이터에 설치한 피고 천유층만의 운행조작상치를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납한나. 

〔찹조판례〕 내형건축물의 구분소유서 중 1 인이 집합선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관리단집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그둘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름 방해하면서 배타지안 판리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99:1.5.7. 92가합 

63417) 

[참조판례] [1] 민법 재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 

간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204조 제3항과 계 20:=i조 계2항에 의하떤 집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맡은 자의 침단자 

또논 방해자에 내한 겅구권은 고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사 층료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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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검리는 형성 

권이 아니라 통상의 정구권인 집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니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임정합 기간옹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히용하지 않는 것이 집유제도의 이상에 맛고 여기에 

점유의 희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세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재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仁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합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 

8097, 8103 판결) 

0 점유방해배제등 청구 

l. 피고들은 서울 00구 00동 33-60 대 63m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0,526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_二
[참조판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행정대집행절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체 

결의만으로 자진천거기간이 경과한 사업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경우 위 건물 소유자기 이를 이유 

로 위 건물의 가액 또는 임료 상딩의 손해배상을 구함 수 있는지 여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당연 조합인으로서 지장물(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 

는 갑이 자진철저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는 관할구청에 행정대집 

행을 의뢰할 수 있을 뿐 자력으로 이를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합이 자체결의만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위 건물은 그에 대현 자진철거기간이 도과하여 안제든지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될 형편에 있었고 행정내집행절차에 따리 위 건물이 철거되었다면 갑으로 

서는 그 비용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던 것이드로 위 조합이 행정대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으 

로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여 갑에게 그 가액상당의 손해가 방생하였다 할 수 없고, 위 대집행아 

지체뀜으로 인하여 갑이 그 건물에 내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너라도 이는 철거권리 

자인 위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철거의무의 불이행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서 위 조합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1 990. 12. 27. 선고 90가합7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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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출입긍지 • 통행금지 • 통행방해배제 등 

O 출입금지 청구 

1. 피고는 부산 00구 00동 574 선 945m' 중 별지 도면 표시 人 1츠 1,,._ 1,=i 1尸 ,巳 ’人 * 

0 ,E 1, 云 ,\끄 1, ts 1, 국 2,L 2尸 2, 己 2, 닌 l, A. l 의 각 집을 순차로 이은 선내 간부분 72 

m를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출입 및 예배방해금지등 청구(교회) 
... --- ------------------------------ --------......... . 

1. 피고들은 C)0시 00동 368 ―5(OO로368길 5) 지상 세멘벽돌소 아연즙 단층 교회 

77.4m' 및 세멘부록조 세멘오片군 단충 주택 16.4 m에 출입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건물을 

원고가 사용하는 섯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나.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통로보전 청구(지역권행사) 
.. . .-- --.... _.… ... . 

1. 원고에게 00시 co동 123一 4 대지 69m' 중 병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가)를 

순자로 연결한 선내 부분 2m'에 관하여 지역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선내부분 2m'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 지역권행사에 방해되는 

물건을 제거하고 위 지역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 ·-······ 

0 용수방해배제 청구 

1. 피고는 위고들음 위하여 건북 00詞 00면 OC리 G4-8 영신강하천부치 서쪽편 I 
세방밑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상의 폭 2.7m, 깊이 2m, I 

길이 115m의 파괴된 수로를 설치하라. 

2. 피고는 원고 전일납이 별지 목록 제 1 기재 농지에, 인고 전이명이 별지 목록 제 2기재 

농지에 각 인수 또는 매수하기 위하여 위 재 1항의 수로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l 창조판례| 용수방해자에 대합 용수검자의 방해제거청十의 내용 

농경에 필수적인 수로를 파괴하여 필요한 용수에 장해를 야기한 자는 그 방해를 세거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의 의무노 있다.（군산지원 1987.1.30. 선고 86가난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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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행금지 청구 
- ------ -- - -------------

1. 피고들은 서울 00구 00동 60-28 대 812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10可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20m를7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불능하기나 통행이 불편한 경우에는 토지통 

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와 공로사이에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든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위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서울지법 1984.6.5. 선고 
83가합 5975 판결) 

0 도로통행금지등 청구 

1. 피고 한주수는 (1) 서울 00구 00동 13-29 대 264m' 중 별지 1호 도면 표시 4, 

2 ' CJ ' 12, 11,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다), (라)부분 132m'를 통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원고에 게 같은 도면 표시 1, 2, 3의 굵기 0.2m, 세로 0.3m, 높이 

1.8m의 연와조 대문기둥 3개, 같은 도면 표시 1, 2 각 점을 연결하는 길이 1.8m, 높이 

1. 8m의 목조대문 2짝과 2, 3 각 점을 연결하는 길이 0.9m, 높이 1.8m의 목조대문 

1짝, 같은 도면 표시 15의 지름 2.2m, 16의 지름 1.3m의 각 대문 위에 설치된 철근콘크 

리트 스라브즙, 같은 도면 표시 3에서 6에 이르는 길이 13.2m, 높이 1.8m 대지 3.8m, 

두께 0.2m의 연와조 담장과 6에서 7에 이르는 길이 1.lm, 높이 3.Sm, 두께 0.2m의 

연와조 담장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1 1. 6m'( 이하, 이 사건 토지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피고 최00은 2,922,502원, 피고 한주수는 2,708,683원 및 1990. 4. 3.부터 

이 사건 토지침범부분의 인도 및 같은 도면 표시 (라)부분에 대한 통행금지시까지 

월 39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침범된 건축불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납용에 해당합다고 한 사례 

甲이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세금의 체납으로 공매되게 된 토지가 도로이외 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매가격이 싼데도 원매 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감정가보다도 

터 싸게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곧바로 원소유자 등을 상대로 통행급지와 부딩이득급청구 및 매수청 

구 등의 소송을 세 기하였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통행금지청구부분은 패소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침범한 건축불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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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지의 떤직이 264제곱미터임에 비하여 철거름 구하는 건축물의 침범부분은 약 1 1.6제곱미터에 

불과하다면 위 토지의 현황과 이웅실태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소송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 

및 침법된 부분의 면적과 첩범건축물의 형대 등에 비추어 토지 소유자가 침법부분의 토지에 대한 

부딩이눅옹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소유권에 기하여 침빔된 건축몽의 철거와 그 부분 도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내법원 1992.7.28. 선고 92다1691L 16928 

판결) 

0 통행방해금지 청구 

1. 피 고는 병 지 목록 기 재 대 지 중 별 지 도면 표 시 1, 2, 3, 1 의 각 점 을 순차 연 경 한 ! 

선내 (7}）부분 57.8m에 대한 인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 

된다. ; 
I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一―_ L 누 --— " I 

O 통행방해금지 청구 

1. 피고는 대구 OC구 O:동 123 —3 내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3, 2, 1, 9, 8, 12, i 

11. 10, 5, 4의 각 점을 순자 연결한 선내 (가)부분을 원고가 통행하는 깃옹 방해하는 ,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찹조판례〕 동행시역권 내지 동행권이 있는 섯으로 인성하기 위한 선제조건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 내지는 통행권이 있는 깃으로 인정하기 위한 찬제로시는 

단순히 통로릅 통행한 사실이 있고 통로의 소유자가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사 적어토 동로의 소유사가 통행시역권 또는 통행권을 인정할만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 

하는 것이 객관석으로 보아노 합리성아 있다고 생각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넛붙여절 것을 필요 

로 한다.（대구고법 198,1.11.20. 선고 84나310 판결) 

0 통행방해금지등 청구 

1. 피고들은 원고가 서울 oc구구 00동 5가 4—1 대 55m' 중 별지 도면 표시 (자)(다) 

(나)（카)섭을 연걸한 10訂 부분을 통행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늬고, 동 도면 중 (다) i 

〈나)점을 연결하는 지점에 시설한 장애물을 제거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틀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시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일만 시효취득요건 이의에 계속되고 표현된 것입을 요하므로 통행지역권과 

간이 계속성이 없는 지역김은 권리자가 통로를 개설하는 등 특별현 승역지를 쉴 사이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서울고법 1965.4.22. 선고 64나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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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행방해금지 청구 

1. 피고는 서울 00구 00동 567 답 4801m' 중 별지 도민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순자로 연결한 선대 (가)부분 도로에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l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一—―

0 통행방해배제 청구 

1. 피고는 원고에 게 00시 00동 983—4 도로 1014.2 可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0.4m'지상에 축조된 석조 스레트지붕〕 
주택 1동 건평 0.4m'와 같은 도면 표시 2, 7, 8, 9,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선내 (라)부분 4.4m'지상에 촉조된 석조 스라브지붕 부엌 1동 건평 4.4m'를 각 철거하 

고 같은 도면 표시 3, 11, 12, 13, 14, 3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5m'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위토지통행귄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동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 

의 토지에 대하어는 안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합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앙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성우도 포합된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22906 판결) 

〔참조판례]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고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내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합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석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 

45268 판결) 

[참조판례] 전축법 제2조 제 11호 나복에 의한 도로 지정만으로써 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의 통행자에게 도로에 관한 통행권 또는 통행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건촉법 제2조 제 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참칸다)이 위치를 지정환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시 건축허가 등을 반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 

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세3자가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섯은 아니다.（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2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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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통행방해배제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00시 00동 361-109 대 602m' 중 별지 도면표시 15, 2, 

16,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8 부분 0.5m' 지상의 벽돌조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가 위 @ 부분 0.5m' 및 같은 도면표시 11, 12, 13, 16, 15, 14,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 부분 22.5m'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 공1994하, 3068) 

O 통행방해제거등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서울 00구 00동 183-5 대 28而 중, 별지 제2도면 가, 나, 다 부분 21.5m'에 

대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위 대지부분 2 1. 5m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매월 m'당 50원씩의 지료를 수령함을 조건으로, 위 대지부분 2 1. 5m'에 대한 

원고들의 통행을 인용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용 통행로와 사이에 불원간 철거가 예상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이른바 

표위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 인접대지 소유자들의 점용허가와 건물의 증축 등에 의하여 현재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막혀 있는 이상 설사 그곳에 너비 8미터의 도로개설계획이 서 있다 하더라도 표위 

토지라고 보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서울고법 1969.5.30. 선고 67나2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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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0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본소) • 손해배상(기)등(반소) 청구(간접강제) 
[본 소 :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등] 

1. 피고는 원고가 비식용00를 만드는 기계로 조제00를 제조하고 있다는 취지와 의국 i 

법령상 사용금지된 원료 또는 화학점가제를 사용하여 조제00를 제조하고 있다는 

취지 기타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만약 피고가 위 1. 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반환 광고 1건에 대하여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답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OC〉일보, 00일보, 00일보, 00일보, 00일보의 각 제 1면 광고란에 가로 

37cm, 세로 17cm의 크기로, 제목은 1호(38급)활자로, 소제목은 2호(32급)활자로, 본 

문 2부분은 4호(20급)활자로, 본문 4, 5부분은 3호(24급)활자로, 그 외 다른 부분은 

5호(1 5급)활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죄문을 게재하라. 

5. 소송바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반 소 : 손해배상(기) 등]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바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가 보건사회부 등 공공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도 무시한 채 허위 비방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취지, 모합광고로 기존업계를 헐뜯고 

있거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희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있다는 취지, 저온처리00 

라면서 실제로는 고온처리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 합성세제나 화학제품도 만드 

는 기계로 어린이 조제00를 제조하고 있다는 취지, 어린이00 세조에 부적합한 

000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 oc...J지방법원 99카12345 가처분결정의 내용음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취지, 기타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만약 원고(반소피고)가 이에 위반한 광고를 한 때에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 

고)에게 그 위반한 광고 1건에 대하여 100,000,000원씩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참조판례] CD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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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크기의 대웅 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 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 안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 회사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 피해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 비방광고 

들의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비방광고 행태 전반에서 드러나는 악의성의 정도, 조제분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둘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과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 

로부터 회복함이 곤란한 점,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 

하는 점, 비방광고 회사의 규모와 재산 정도 등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금 300,000,000원 

으로 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희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 •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 

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